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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EITC, 여성적 관점에서 검토해야할 사항들 

성은미(진보정치연구소) 

1. 들어가며

한국형 EITC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EITC 도입을 앞두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한국형 EITC를 실시하겠다고 했

다. 대상자는 96만가구의 16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20%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대

략적인 윤곽을 밝힌 상태이다. 

한국 EITC의 모형이 되고 있는 미국의 EITC는 노동빈곤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EITC는 여성 특히, 비혼모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EITC와 여성의 빈곤화

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독신여성의 증대와 이혼율의 증대는 여성가장 비중을 증대시키지만 

이들 여성가장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받음으로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들 여성이 전형적

인 노동빈곤층이기 때문에 EITC급여대상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EITC는 비혼모(single 

mother)들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EITC가 여성․아동․가족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

계되었다는 점 역시 EITC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EITC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력 미칠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똑같은 정책

과 제도라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EITC가 여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우선, 미국 EITC가 여성에게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EITC가 동일한 제도형태라 할지라도 그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각 

국가의 노동시장상황, 사회보장체계, 노사관계, 조세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형 EITC도입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성의 입장에서 한국형 EITC에 대한 몇 가지 

딜레마들을 제기하도록 한다. 

2. 미국의 EITC 도입배경과 정책특징  

미국 EITC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로, 미국식 빈곤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부터다. 당

시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수급자들의 자기생활보장 능력과 노동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AFDC(Aided Family Children Dependent)는 그 대상자가 대부분 노동

능력이 있는 비혼모이고, AFDC 급여를 믿고 여성들이 부담없이 비혼모를 선택하기 때문에 AFDC가 

비혼모를 증대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당시 미국에서는 아동빈곤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빈곤문제 해결과 아

동의 복지는 결혼으로 묶여진 가족에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1). 

1) 1996년 이뤄진 미국의 PRWORA내용에는 결혼은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성공한 핵심적인 사회

제도로서, 부성과 모성의 책임은 성공적인 아동복지와 아동양육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혼외 임신을 예방하고, 혼외 출산을 줄이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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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하는 빈곤, 신자유주의의 등장, AFDC에 대한 도덕적 비판, 미국 사회의 반복지적․친노동윤리

적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존슨 대통령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엄격

한 기준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존슨대통령은 과거의 구빈법과 유사하게, 노동하는 빈민과 복

지의존자를 구분했고(Dennis J. Ventry, 2000: 985). 이 과정에서 1975년 EITC가 도입되었다. 

EITC는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

여가 증대하고 평탄구간에서는 소득이 증대해도 EITC급여는 유지된다. 마지막 점감구간에서는 소득

이 높아질수록 EITC급여가 감소한다. 소득이 증대할수록 사회복지급여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높아지도록 설계함으로서 EITC는 노동유인을 높인다. 특히, 미국

에서 EITC가 노동빈곤층의 노동유인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와 미국 노동시

장 상황 때문이다. 

<그림 1> 아동 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EITC 급여수준(200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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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보편적인 공공부조와 의료체계가 없다. 다만,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가구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Food Stamp와 부양

아동이 있는 비혼모에게 제공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주정부 차원

에서 제공하는 공공부조인 GA(General Assistance)가 있을 뿐이다(박능후외, 2002: 117).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지만 빈곤한 가구는 Food Stamp와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GA외의 보편적인 공공

부조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어 노동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전무하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EITC는 노동빈곤층에 대한 유일한 소득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노동빈곤층의 노동유인을 높일 수 있

었다. 또한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유연화되어 있다. 취업과 이직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노동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EITC 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미국의 EITC,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EITC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는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사회적 시민권을 획

(Duncan․Chase-Lansdale, 2003: 393). 즉 아동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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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징검다리로 이야기 되어 왔다. EITC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

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EITC가 노동능력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이들의 저임금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EITC는 여성의 경

제적 독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미국 EITC는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복지의존 감소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EITC는 노동유인효

과에 집중되어 평가받아왔다. 노동시장유인을 높이는 방식은 노동시장참여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일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다. 미국 EITC의 경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모두 구사하

는 형식으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 EITC급여를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 요소가 있다. 그러나 미

국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기타 소득보장정책이 없다는 점, 일하지 않으면(근로소득이 없으면) EITC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패널티의 요소를 가진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EITC의 점증구간에는 노동유인이 존재하지만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는 노동

유인 효과가 애매하거나 혹은 없다고 평가된다(John Karl Scholz, 1994; Janet Holtzblatt et al, 

1994; David Neumark․William Wascher, 2000; Nada Eissa․Jeffrey B Liebman, 1996). 즉 EITC

는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유인은 높이기보다는(David Neumark․Wascher, 

2000: 310)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 점

증구간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혼모들이다. 

아래 <그림 2>는 미국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다. 미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혼모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199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대는 여러 원인으로 이뤄진 진다. 경제상황이 변화했거나 혹은 산업구조가 변화했거나 말

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아져야 정상이다. 그러나 유독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나타난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률 변화는 제도 변화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힘들

다. 즉 EITC가 199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대했으며, 1995-6년 TANF 도입을 제외하고는 이런 

변화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제도가 혼합적으로 작동해 그 효과가 애매 하지만, 

전반적인 공공부조 체계 개편이 비혼모들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대 즉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

는데 성공했으며, Liebman(1998)은 EITC확대로 인해 비혼모 중 일하지 않고 복지를 수급하는 수급

자 비율이 20.8%에서 10.8%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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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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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ach Current Population Survey data

출처 : Rebecca M. Blank․Lucie Schmidt, 2001: 72-73 재작성 

따라서 EITC의 독자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EITC와 TANF의 정책효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EITC 급여에 대한 유인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느냐에 대

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단절적 구조와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 때문이다2). 1999년 기준

으로 시간당 임금 7$미만인 여성은 24.1%이며, 7-10$인 여성이 21.5%이다(Rebecca M. Blank․
Lucie Schmidt, 2003: 78).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여성은 1999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 7$미

만이 64.1%이며, 7-10$가 21.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스콘신 주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조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공공부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대부분 파트타임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Maria Cancian 등, 2003). 아래 <표 1>은 노동시장 참여자의 임금을 빈곤선 기준으로 배치한 것이

다. 이에 따르면, 임금수준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집단이 64.2%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EITC에 대한 급여로 유인된 일자리가 상당수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한다. 즉 EITC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

원하기보다는 불안정한 경제적 시민권 획득과 사회적 시민권의 박탈을 창출한다. 

2) EITC는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의 최저임금결정메커니즘과 

노사관계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압

박이 높아지면서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EITC는 최저임금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해 최저임금에 대한 압박을 낮춘다(Rebecca M. Blank․
Lucie Schmidt, 2001: 8)는 연구보고가 제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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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FDC 탈출 이후 빈곤선 대비 임금 수준(단위 : %)

공공부조 탈출 이후 시간경과 
탈출 1년 탈출 2년 탈출 3년 탈출 4년 탈출 5년

빈곤선 이하 79 71.8 68.2 69.8 64.2
빈곤선-빈곤선 150% 12.9 16.5 16.6 13.1 19.0
빈곤선 150-200% 4.3 7 8.3 9.9 9.1
빈곤선 200% 이상 3.7 4.6 6.9 7.3 7.7

자료 :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출처 : Daniel Meyer․Maria Cancian, 1998

2) EITC는 여성노동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는가? 

비록, EITC가 여성들을 저임금노동으로 유인해 이들의 경제적 독립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더라

도, EITC가 충분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서 여성노동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가? 결론부터 말하

자면, EITC는 여성노동빈곤층의 기본생활보장책이라 보기 어렵다. 

우선, EITC의 소득보장효과, 빈곤감소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아래 <표 2>는 각 사회보장 프로그

램이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빈곤률과 빈곤갭 감소에 미친 효과이다. 이에 따르면, EITC의 빈곤갭 

감소효과와 빈곤률감소효과가 점차 증대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자산조사 프로그램에 비해 그 효과

가 크지 않다. 현재 공공부조보다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EITC지만 오히려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표 2> 미국 빈곤관련 정책의 빈곤감소효과 (단위 : %)

1979 1983 1989 1993 1999
아동수 63,375 62,337 65,602 69,292 71,731
빈곤률 감소(reduction in poverty rate)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현금의 자산조사프로그램*(means-tested cash)

현물의 자산조사프로그램**(means-tested noncash)

연방세제***(federal taxes)

10.9

7.7

15.3

-1.6

10.8

3.1

9.0

-5.1

7.4

4.6

11.7

-2.7

8.3

5.3

10.2

0.1

8.7

5.1

10.1

10.0
빈곤갭감소(reduction in poverty gap)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현금의 자산조사프로그램(means-tested cash)

현물의 자산조사프로그램(means-tested noncash)

연방세제(federal taxes)

16.1

28.8

17.5

0.0

15.8

24.0

18.4

-1.2

13.1

24.8

20.5

0.0

13.6

24.3

20.9

1.1

15.1

14.9

19.4

6.8

주 : 

* TANF와 AFDC, 일반 공공부조 

** food stamp, 주택급여, 급식 

*** payroll tax, 소득세, EITC포함 

자료 : computations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and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ase on Current Population Survey data

출처 : Haskins, 200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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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첫째, EITC가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에만 지급되거나(Jeffrey B. Liebman, 1998) 혹은 소득

이 파악이 되는 가족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부분에 있거나 실직상태에 있는 노동빈

곤층은 EITC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EITC의 경우 확대 과정에서 아동

이 없는 가족도 EITC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에 따라 그 급여격차를 크게 함으로서 아

동이 있는 가구에 급여가 집중되어 있고 아동이 없는 노동빈곤층에게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셋째, 1년에 한번 혹은 분기별로 EITC급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하는 저임금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요컨대, EITC는 포괄적인 급여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노동빈곤층의 부족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3) EITC와 여성의 독립적인 수급권

미국과 영국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미국 EITC가 영국 WFTC보다 성공적일 수 있는 이유로 

지적하는 것이 노동시장상황과 미국과 영국의 법․제도적 특성이다. 이중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과세체계와 EITC급여체계의 차이이다. 즉 EITC는 부부합산과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과세단위

와 급여단위가 가족인 경우 효율적이다. 미국은 부부합산과세에 기초하기 때문에 EITC가 효율적으

로 운영되지만, 영국의 경우 개별과세체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가

족 내 불평등한 부의 분배문제를 간과한다는 점,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된 EITC의 경우 이런 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난다. 기혼

여성은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에 포괄되기 위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한다. 즉 EITC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전제가 되는 부부합산과세 때문에 가족 내 권려관계에 따라 여성은 강제된 자발성을 발휘

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부부합산과세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

유인이 낮다는 연구도 존재한다(David T. Ellwood, 2000). 

동시에 과세체계가 가구단위이기 때문에 급여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급

여를 가구단위로 운영할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성의 경제

적 독립에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4) EITC와 여성의 이중부담 

EITC 제도 안에서 여성은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아동을 양육해야만 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EITC와 TANF 도입에 맞춰 

아동보육지원을 확대했다. 실제 1994년-1999년 빈곤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 증대에 맞춰 아동보육 

관련 예산이 1994년에 비해 1.6배정도 증대했다(Douglas J. Besharov․Nazanin Samari, 2001: 

464). 즉 미국에서도 EITC와 TANF 도입이 여성의 이중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서 확대된 예산이 얼마나 빈곤 여성, 비혼모들의 이중부담을 감소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 내에 논쟁적인 쟁점으로 남아있다. 일부 사람들은 확대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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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

이다. 첫째, 단순히 예산확대만으로 아동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예산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긴 대기일수와 특수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파트타임이나 비정규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Kristin 

Anderson Moor, 2001: 477).  따라서 충분한 아동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비

혼모들이 집중되어 있는 파트타임이나 비정규노동자에게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서 이뤄지는 EITC는 여성에게 노동자로서의 의무와 케이서비스 담당자로서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공공부조는 여성을 노동자와 케이서비스 제공자 양자의 역할

을 모두 수행하는 체계로 분류된다3).

4. 한국형 EITC와 여성 

이 장에서는 한국형 EITC모형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간략히 점검하고, 한국형 EITC도입에 앞서 

고려할 지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한국형 EITC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아래 <그림 3>에서 보이는 3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최

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미국 EITC의 기본모형인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각 모형들은 미국 EITC의 기본적인 가정을 충실히 지켜 첫째, 부부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한

다. 즉 가구단위 소득에 기초하고 가구단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만 지급한다. 셋째, 초기 미국 EITC와 동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만 지급한다. 여기에 한국적 

특수성이 가미됐다. 즉 소득이 파악되는 노동자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파악이 안 되는 일용․임시

직은 배제한다. 

모형A는 3모형 중에서 대상자 범위가 가장 큰 모형이며, 모형B는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모형이

다. 반면, 모형C는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모형이다.

3) Jorgen Elm Larsen(2000)은 빈곤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빈곤체계는 빈곤률에 따라 낮은 빈곤률, 

중간의 빈곤률, 높은 빈곤률로 구분했다. 정책체계는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로 간주되는지, 어머니와 노동자로 

간주되는지, 노동자와 어머니로 간주되는지, 가족제도로 간주 되는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미국은 포르투갈과 

함께 높은 빈곤률체계이면서 여성을 노동자와 어머니로 보는 체계로 분류된다(Jorgen Elm Larsen, 200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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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형 EITC 모형 3가지 

0

50

100

150

200

250

300

0 0.58 0.66 0.74 0.8 0.88 1.1 1.4 1.5 1.62

최저생계비 대비

EITC급여 모형 A 모형 B 모형 C

출처 : 김재진․박능후, 2005에서 재구성 

아래 표는 한국형 EITC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것이다. 모두 아동이 2명일 경우이다. 모형A

는 최저생계기준 162% 즉 월 소득 184만 원 이하 가족을 포함한다. 월 소득 84-100만원인 가족은 

매달 최대 17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1명일 경우 급여는 감소한다. 전체 평균 급여는 8만 원 정도이

며, 약 100만가구가 포함될 경우 1조원정도의 재원이 든다.

모형B는 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즉 월 소득 170만원 이하 가족을 포함한다. 월 소득 90-125만

원인 가족에게 23만원이 지급되며, 평균급여액은 13만원이다. 모형A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1명인 경

우 급여액은 감소한다. 소요재원은 모형A보다 높은 1.5조원이다. 

모형C는 모형들 중에서 가장 재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소요재원이 약 0.5조이다. 최저생계비 

140% 즉 월 소득 158만원 이하의 가족이 포함된다. 월 소득이 67-75만원인 가족에게 8만원을 지

급하며, 평균급여는 4만원이다. 

<표 3> 한국형 EITC 모형 비교(아동이 2명인 4인 가족기준) 

비교 모형A 모형B 모형C

공통점

․ 부부 소득을 합한 부부합산과세에 의거

․ 소득파악이 되는 노동자부터 적용함(일용, 임시직 중 소득파악이 안 되는 집단은 

이후에 적용) 

․ 아동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에게만 적용
적용대상소득 184만원(생계비 1.62) 170만원(생계비 1.5) 158만원(생계비 1.4) 
최대급여를 받

는 구간 
84-100만원 90-125만원 67-75만원 

최대급여액 17만원(연평균 210만원) 23만원(연평균 278만원) 8만원(연평균 100만원)  
평균급여 8만원(연평균 95만원) 13만원(연평균 150만원) 4만원(연평균 50만원) 
대상가구규모 약 100만 가구 약 95만 가구 약 80만 가구
소요예산 1조원 1.5조원 0.5조원
출처 : 김재진․박능후, 2005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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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여성 노동빈곤층의 실태와 EITC 수급비율 

여기서는 한국의 여성노동빈곤층의 실태와 위에서 제기한 모형 중 모형 A에 집중해 EITC 수급비

율 등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 노동빈곤층의 고용형태부터 살펴보자. 아래 <표 4>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활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노동빈곤층의 고용형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성별로 노동현황

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실업자비율이 여성실업자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27-38%

정도가 실업자인 반면, 여성은 20%만이 실업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 중 구직을 포기한 잠재

적 실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실업자를 살펴보기 위해 비경활노동빈곤층이 미구직 이유를 살

펴보니 35%는 가사노동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30%는 다른 사람에 대한 care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실제 일이 없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

은 비경활인구의 20%이다. 따라서 표에 제시된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노동빈곤층의 대부

분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30%정도의 실업노동

빈곤층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업상태이다. 

<표 4> 노동빈곤층의 고용형태(단위: %, 만원 ) 

노동빈곤층 항목  
절대빈곤가구

상대빈곤가구

(중위소득 50%)

상대빈곤가구

(중위소득 60%)
남 여 남 여 남 여

노동

현황*

정규가구 1.7 2.4 2.8 2.9 6.1 3.6 
비정규가구 30.4 40.5 35.3 42.3 39.3 41.9 
자영업가구 29.6 35.4 29.3 35.3 27.7 33.6 
실업자가구 38.3 21.7 32.6 19.4 26.9 20.9 
전체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가구주 성별 평균소득 35.5 33.7 43.8 39.5 53.9 43.1 
가구 전체 평균소득 41.5 49.0 59.0 
주  

* 개인별로 조사된 고용형태를 가구별로 전환함. 전환과정에서 가구별 고용은 총 8항목으로 정리함. ①정규

직 가구 ②비정규직가구 ③자영자가구 ④실업자가구 ⑤비경활가구 ⑥정규․비정규가구 ⑦정규․자영자가구 

⑧비정규․자영자가구임. 이 중에서 비경활가구는 노동빈곤층에서 제외하였음. 그 외에 ⑥⑦⑧가구의 경우 

노동빈곤층에 포함되는 비율이 극히 낮음. 이는 가구 내 경제활동인구가 2명이상이기 때문임. 따라서 여

기서는 정규, 비정규, 자영자, 실직가구로만 정리함.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2, 자활실태조사 

모형 A에 입각할 때, 점증구간의 급여비율은 20%, 점감구간의 급여감소비율 역시 20%이다. 2002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한다4).  200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EITC 급여는 매달 15만8천원이

4) 이때 EITC수급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서 4인가구가 아닌 경우 EITC 적용소득 기준이 애매하다. 즉 모

형 A에서 제기되었던 4인가족 기준의 소득범위를 다른 가구원수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혹은 가구

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기준을 활용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경우에도 4인가족 기준의 최

저생계비를 적용해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을 정해야 할지, 아니면 3인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을 정할지이다. 여기서는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는 첫째, EITC의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는 점 둘째, 4인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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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ITC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구 총 근로소득과 가구 총 사업소득으로 한정했다. 공적이전소

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EITC 수급이 가능한 소득범위의 사람들이다. EITC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

는 집단은 경활 인구의 23%이다. 점증구간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5.9%, 평탄구간은 0.6%, 점감구간

이 17.0%이다. 

그러나 이 23%의 인구가 모두 EITC수급자인 것은 아니다. 이는 첫째, 한국형 EITC가 기본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활실태조사에서 18세미만 인구가 있는 가구를 추

출하여 EITC 수급비율을 살펴보면 10%정도만이 EITC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점증구

간은 1.5%, 평탄구간은 0.2%, 점감구간은 8%이다. 남녀 간의 차이를 볼 때, 여성의 소득이 낮아 

EITC급여 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은 높지만, 아동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적

용비율이 낮다.

<표 6> EITC수급 범위, 실제 EITC수급이 가능한 인구집단(단위: %) 

항목
소득기준 EITC 수급 대상자규모 아동, 소득기준 EITC수급 대상자 규모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점증구간 5.0 10.0 5.9 1.1 2.9 1.5 

평탄구간 0.5 0.9 0.6 0.1 0.4 0.2 

점감구간 17.1 16.6 17.0 8.7 4.5 8.0 

비수급 77.4 72.6 76.5 90.0 92.1 9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2, 자활실태조사 

따라서 현재 EITC는 전체 가구의 10%를 대상으로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EITC 수급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첫째, EITC는 소득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서 EITC에 포함되지 못하는 집단이 전체 가구의 12.6%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실제 

EITC의 수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둘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세 미만의 아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ITC적용 범위에 포함되

지 못하는 집단이 전체 가구의 13.7%이다. 

5. 한국형 EITC와 여성

1) 한국형 EITC는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두 가지 시나리오

한국형 EITC가 도입될 경우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형 EITC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 경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모호하다. 다만, 두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

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EITC가 도입되긴 하지만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EITC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는 현재 조세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체계로는 EITC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파악

을 1-3인 가족이나 5-9인 가족에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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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기 때문에 EITC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우선이다. 그러나 2007, 2008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 속에서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긴 어렵다. 또한 현재 

EITC의 재원은 1조-1.5조수준이다. 이 예산이 급격하게 증대하지 않는 한 EITC를 통한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EITC는 노동유인을 높이거나 혹은 최저임금제에 부정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즉 EITC는 실질적인 제도개편이나 행동변화를 수반하기보다는 정치적 립서

비스로만 작동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EITC의 효과가 실질적이지 않더라도 새로

운 제도 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노동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도

입할 때, EITC는 제도의 중복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동일대상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제도가 중

복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김대

중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복지는 생산적이여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졌던 것처럼 

EITC 역시 일하지 않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매개로 작동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형 EITC가 지금은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되어 한국의 새로운 소득

보장정책으로 자리 잡을 경우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과 지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공공부조 정도의 예산을 EITC에 투여했을 경우이다. 이때 예상되는 첫 번째 현상은 한국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개악)이다. EITC를 통해 일정정도의 소득보존이 가능하다

면, EITC가 최저임금제나 공공부조와 역할중복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법은 노동능

력없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으로 남게 되고, 노동능력있는 빈곤층은 EITC 급여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편되는 방식이다. 여성에 대한 영향력 역시 강력해진다. 공공부조와 EITC의 확대는 전형적

인 미국식 방식으로 아동이 있는 여성가구주는 불안정일자리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 

<표-7>은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와 저임금(평균임금의 2/3)이하 노동자의 비율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의 질은 열악하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이

다. 따라서 EITC의 확대는 최저임금제에 악영향을 미쳐,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표 8> 노동빈곤층의 성별 최저임금미만, 저임금미만 임금노동자비율(단위 : %) 

항목  
성별

남 여

최저임금 12.6 19.1 

저임금 82.7 99.1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2, 자활실태조사 

또한 한국 보육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확대계획이 동반되지 않는 다면, 여성가구주는 아동보육 및 

care 서비스와 노동시장참여의 이중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염두에 둘 또 하나의 사실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비혼모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가구

주가 증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여전히 25%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EITC와 기혼여성의 관

계가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ITC는 부부합산과세에 기초하고 있어 남편과 부

인의 소득을 합해 EITC구간을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남편에 비해 열악한 노동시장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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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비정규노동참여 특히 노동시간과 임

금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종사비율 증대로 연결된다. 이것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하긴 어려울 것이다. 

2) 한국형 EITC에 대한 몇 가지 딜레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형 EITC가 도입되어 실시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악의 시나

리오를 염두에 두고, EITC도입시 가져야할 원칙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EITC 도입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상대임금기준의 변경), 불

법적 비정규노동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

처로서 EITC가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노동빈곤층은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지만, 

EITC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급여수준 역시 낮다. 이처럼 노동빈곤층에 대한 포괄적

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EITC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규제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식 TANF로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빈곤층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은 노동유인이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

동시장의 조건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또는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 이런 점에서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한 점증구간은 불필요하다. 

둘째, 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1년 단위 혹은 분기별 EITC급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EITC급여를 매달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의

미가 없다.

셋째, EITC급여는 아동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빈곤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되면서 아동수에 따른 급여제도가 안착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

면서 아동수에 따른 급여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 아동빈곤문제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문제는 제한적

인 EITC로 포괄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수와 관련없이 EITC를 지급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몇 가지 논의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사회보장체계가 대부분 노동시장참여를 기본으로 시민권을 부

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EITC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대된다면, EITC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한 EITC는 전형적인 지불노동에 대한 incentive 방식으로 여성의 부불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없는 방식이다. EITC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여성의 부불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된 방식으로의 

도입이 가능한 것인가

둘째, 부부합산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여성 대부분 불안

정노동이라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간단축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셋째, 부부합산과세의 문제이다. 한국은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현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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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과세체계이지만 EITC도입과 함께 적극적으로 부부합산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부부합산과세

의 장점은 고소득층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여성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 것인가

넷째, EITC급여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EITC급여는 가족단위로 이뤄짐으로서 

가족 내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그대로 재생산된다. 따라서 급여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실 가능성은 있는가? 

다섯째, 아동빈곤과 관련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어떤 제도대안이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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